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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임기홍*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고지도

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거나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본 연구는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

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매개인사’는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느슨하게나마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책 의지 실

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뜻하며,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인선’을 통해 주로 임명된다. 관

료에 대한 통제와 개혁 의지의 실현이란 목표 간 상쇄관계(Trade-off)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서 ‘매개인사’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개인적 역량이 출중하더라도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매개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으며, 따라서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 집권세력의 응집력, 제도적 기반, 넓은 인재pool 등의‘매

개인사 활용능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집단에 대

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히고, 그러한 통제력을 

요  약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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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간 갈등, 부처별 정책선호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단지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점에서 그 정치학적 의미는 향후 더욱 계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향후 개혁적 기조를 지닌 정치세력이 집권할 시, 정치적 능력의 신장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관료들에게 설득하는 동시에 개혁을 수행

토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 경력 그리고 신망을 두루 갖춘 중량감 있는 매개인사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 또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매개인사,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

I. 서론

1. 문제제기 : 노무현 정부는 왜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는가?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 두 정부를 사례

로 든 이유는, 두 정부가 유사한 정책지향과 지지기반을 공유한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상이한 대북정책을 폈기 때문에 비교분석에서 유

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 및 분점정부로 인한 정치적 한계 속에서

도 자신의 전향적 대북정책을 임기 동안 일관되게 펼쳤다. 취임 초 천명한 

‘정경분리’ 원칙을 임기 말까지 고수했고, 임동원과 천용택 등의 보수성향 

인사를 사전에 영입하여 관료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특히 W.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도 금강산 관

광을 지속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햇볕정책을 지속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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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으

나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지 못했다.１) 전임 정부에 비해 남북교류의 폭과 규

모가 증대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군사 분야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

뤄내지 못했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하지 못했

다. 특히 북미관계개선조치를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등이 발표되었으나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지 못했다. 본 글에

서는 이러한 차이가 주요하게는 외교안보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대북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국내정치적 요인, 특히 집권

세력과 관료들의 관계에 주목하는 본 논문은, 앨리슨(Allison and Zelikow 

2005)의 ‘관료정치 모델’의 개념에 의존하는 한편 ‘주인-대리인 모델’을 활

용하고자 한다. 특히 외교안보부처 관료들과의 정보 및 선호의 격차를 극복

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원으로써 ‘매개인사 활용’ 요인에 주목함으로써 본 

논문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논의

를 검토한 후,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결정하는 요인, 즉 집권세력의 ‘매

개인사 활용’에 착안하여 본 논문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한국 외교안보부처들의 정책선호 형성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전향

적인 대북정책에 있어 외교안보부처들의 저항이 상수에 가까울 수밖에 없

음을 살피고자 한다. 3장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4장에서는 노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집권세력

의 인재 풀pool·제도적 장치 등에 기반한 매개인사의 활용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결론인 5장에서는 본 논문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서술할 것이다.

1) 집행과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필자의 관찰 결과, 두 정부는 

유사한 정책지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와 일관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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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논의 검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미국행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이다. 이러한 시각은 클린턴행정부의 ‘확장과 

관여정책’ 및 부시행정부의 ‘대북봉쇄정책’이 해당 시기 한국 대북정책에 

각각 기회와 제약이 되었으며, 남북관계가 이에 따라 규정되는 측면이 크다

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W.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부시행정부 등장 이전 김대중 정부가 누려왔던 자율성의 폭

을 크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전재성 2003, 44).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 정부의 독자성을 간과할 수 있고, 특정 시기 미국과 한국

의 엇박자를 설명해 낼 수 없다. 가령, 대북봉쇄정책을 택한 1기 부시행정

부(2001~2004)의 등장 후에도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기조를 지속했던 

반면, 6자회담 및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부

시행정부 2기(2005~2008)에 의외로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이지 않았다. 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할 때에도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지속했던 점에서 한국정부의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반

면 후자의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뀐 후에도 한국정부가 적

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

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실제 일국의 외교정책이 

많은 부분 ‘국내정치의 산물’일 수 있다는 점에서(Hudson 2009)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었

는지에 대한 국내정치적인 분석과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내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논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민주화’가 대북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의와, ‘관료정치’가 

정책결정과정에 주요한 변수로 기능했다는 논의이다. 먼저 민주화가 대북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논의의 핵심은 “한국의 민주화

가 한국외교의 내용과 결정방식, 과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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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제왕적 대통령이 쇠퇴했고, 야당과 관료집단이 행사하는 ‘수평

적 견제’보다 시민사회와 NGO 등이 행사하는 ‘수직적 견제’가 더 큰 영향

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장훈 2007). 그러나 국가기구의 권위적 결정이 줄어

드는 대신 실제로 여론이나 언론의 영향력이 증가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며(이정진 2003), 기대치의 수준과 달리 시민사회의 대안적 목

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

다(김성주 2008). 오히려 정책결정시스템 내에서 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

전히 높고 그러한 경향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윤상우 2007). 따라서 본 글에서는 민주화 변수보다는 관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관료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두 번째 시각은 권위주

의 시기와 달리, 1990년대 들어 관료들의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 “대통령이 

희망하는 (외교)정책선호의 내용이 정책화에 실패”하기 시작한 것에 주목한

다(배종윤 2002, 98). 이러한 관료정치 현상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

험 이후의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안문석 2008). 그러나 이

들의 연구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 그친 측면이 있고, 대통령이 어떠한 기제

를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또는 상실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관료정치현상이 나타나

는 와중에도 여전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관료들 역시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함성득 외 2005). 

특히 정상호(2008)는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정치적 기획가’로서의 능

력과 이념, 그리고 ‘정치적 네트워크’를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제

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대통령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원·전략들을 검토했다는 측면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 역시 특정 부처의 저항이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고,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

력을 대통령의 능력에만 한정시킴으로써 집권세력 전반의 정치적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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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

력이 관료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어떠한 자원 및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이론적 자원 및 분석틀

(1) 이론적 자원: 관료정치 모델과 주인-대리인 모델

외교정책결정과정을 하나의 ‘게임’으로 본 앨리슨에 따르면, 게임에서의 

말은 그 말을 조종하는 게임 참가자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말은 ‘조직의 일상절차’와 같은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서 ‘반자동적’으

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말은 “게임에 참여한 여러 사람이 서로 다툰 결

과”에 의해 움직인다. 즉, 그는 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보는 시각과 각 부

처별 절차에 의해서 ‘반자동적’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시각을 비판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관료들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

는 권력(power to persuade)”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의 결정과 행동은 ‘결과

(outcome)’가 아니라 ‘정치적 결과물(political resultant)’에 가깝다고 주장한

다. 그가 ‘결과’가 아니라 ‘결과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한을 가진 여러 관

리들이 서로 타협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혼란을 일으킨 결과”로서 나타났

기 때문이다(Allison and Zelikow 2005, 318-363).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의 정

책선호를 정책화하기 위해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관료들(Eisenstadt 1956, 35)

을 설득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관료들(강원택 2001)이 준동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정책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관료제에 대한 위로부터의 통제의 필요성과 그 어려움은 주인-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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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시각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과 관료집

단 간의 관계에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간에

도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이 대리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주

인과 대리인 간에 목표와 선호가 상이하고 정보격차가 현격하다는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이다(박천오 외 2007, 228). 실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집권세력

은 전문성과 고급정보를 보유한 관료집단에 정책집행의 상당 부분을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료권력에 의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행정부처나 관료집단(대리인)에게 부여한 권

한을 박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기 어려우며, 자칫 관료집단의 집

단적인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한즉, 집권세력으로서는 관료들을 민

주적으로 통제하는 와중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의지를 적절히 실현

하도록 종용할 자원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집권세력의 전략의 일환으로서 주인과 대리인 사

이를 매개하는 ‘매개인사’ 개념을 제시한다. 물론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

력 전반의 ‘매개인사 활용능력’이 그 활용의 주된 전제가 될 것이다. 결과적

으로 집권세력, 특히 대통령은, 이 매개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함으로

써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분석틀

전술했듯, 집권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후 그 정책의지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관료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풍부한 정보와 전문지식, 대민 네트워크를 보유하

고 있는 관료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역대 거의 모

든 정부가 취임 초 개혁일성을 외치다가도 관료들의 비협조와 저항을 극복

하지 못해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은 능력과 정보에서 앞선 

관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물론 긴급한 안보 이슈가 발생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교안보라인을 진두지휘할 수는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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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한 전문성의 부족, 공

정성 시비 등으로 인해 집권세력의 일부만이 국회의원 혹은 고위관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능력으로만 관료들을 통제하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권세력으로서는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관료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

문성과 신망을 두루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를 다수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 바,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사를 ‘매개인사’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 제시하는 ‘매개인사’는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느슨하게나마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정

책 의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뜻하며, ‘내부승진’보다는 ‘외부인

선’을 통해 주로 임명된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주 ‘내부승진’ 인사들을 활용함으로써 부처에 대한 통

제력을 제고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승진’을 통해 장관에 발탁된 인

사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이해에 반하면서까

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처 내에서 장

관 후보자로 승진해 왔을 정도면 그 능력만큼이나 부처의 이해에 부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해

도 해당 부처에 반하는 정책이나 해당 부처 자체의 개혁에는 소극적일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내부승진’의 단점

을 보완하고자 ‘외부인선’을 활용할 수 있다. ‘외부인선’은 보통 대통령의 

개혁 의지 차원에서 취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방식 자체가 관료들에게는 

하나의 압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참신하면서도 상징성 높은 인사가 주로 

기용되며, 이에 따라 요직에 임명된 인사 역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혁의 선명성만을 부각시키고자 중량감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관료통제를 어렵도록 

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정책 의지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다. 요컨대, ‘내부승진’이냐 ‘외부인선’이냐에 따라 관료에 대한 통제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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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의지의 실현이란 목표 간 상쇄관계(Trade-off)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권세력이 정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방식의 장점을 두

루 살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통령은 해당 부처 업무와 관련

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인사 영입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은 부처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나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각료나 각료급 요직에 임명되더라도 내부 반발이 덜할 

중량감 있는 인사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인사를 ‘매개인사’

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매개인사를 통해 관료에 대한 통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개혁적 정책 의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

로 발탁되었을 것이 분명하며, ‘내부승진’을 통해 갓 장관직에 오른 인사들

보다는 부처의 이해에 훨씬 덜 민감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절충적일지언정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정책합의점들을 도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개인적 역량이 출중하더라도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매개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집권세력의 ‘매개인사 활용능력’이 반드시 전

제되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백학순 2012, 102-103). 무엇

보다 외교안보는 여전히 대통령이 주도하는 아젠다이고, 특히 대북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선호가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료집단의 잦은 반발과 태업 속

에서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굳은 철학과 신념이 필수

적이다. 특히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관료의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

로 자의적인 정책 판단을 내릴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책가이

드로서 기능할 대통령의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

은 그 자체로 외부인사 영입 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확고한 대통령의 신념은 집권세력의 응집력 유지에도 적잖이 기

여할 수 있다. 집권세력의 응집력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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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이 내부이탈 없이 지지를 보낼 경우 개혁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인사의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권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에서, 집권세력의 응집력이 유지되는 만큼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관료집단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책조정기구의 설치나 법령의 정비 같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조정 능력은 상당 부분 정책조정장

치의 효율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모종린 2002, 395-398). 또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는 정책조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만큼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권세력이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실 관료집단의 공식적·비공식적 규범과 문화는 관료

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표준행동절차(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는 집권세력의 개혁정책 실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집권세력은 관료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의사결정체계를 만들고,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관료들에게 설득하고 

전달할 장(場) 혹은 통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앨

리슨의 설명을 빌린다면, 장기판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기장의 규칙을 제정하고 잘 이해하는 자가 게임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셋째, 집권세력의 폭 넓은 인재 풀pool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관료기

구 통제에 매우 주요한 요소가 된다. 대통령은 인사정책을 통해 관료집단의 

성격을 규정하고 특정한 정책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민병익 2006),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물적 

기반이 바로 인재 풀인 것이다. 만약 집권세력이 유능할 뿐 아니라 대통령

에 대한 충성심까지 지닌 중견관료를 다수 포섭하고 있고 그러한 인사를 

자유로이 요직에 발탁할 수 있다면, 집권세력의 해당 관료기구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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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타의 자원들에 비해, 인재 풀

pool은 ‘매개인사’의 활용과 더욱 직결되는 요소이다. 

Ⅱ. 외교안보부처의 정책선호 및 갈등

이번 장에서는 외교안보부처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시

하고, 과거 전향적 대북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던 정부 내 갈등 사례를 살펴

볼 것이다.

1. 외교안보부처의 정책선호 결정요인: 설립목적·안보환경·기득권

부처의 정책선호는 주로 세 가지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첫

째, ‘설립목적’이다. 애초에 부처를 설치하는 목적이 해당 부처로 하여금 고

유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게끔 하는 데 있는 탓에, 그 ‘설립목적’은 부처

의 정책선호 형성에 관건적이다. 이를테면, 통일 및 대북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경우 남북통일을 향한 근원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본질적

으로 남북대결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것을 더 

<그림 1>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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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북한과 체제위협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 국가정보원의 경우 그 대북관이 유화적

이기 어렵다(국정원 홈페이지). 비록 북한과의 대결상태 지속을 선호한다고

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첩보와 감시라는 통상적 임무로 말미암아 교류나 

협력에 소극적일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경우 역시, 남북 분단상

태의 반영구화 속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한, 본질적으로 적대적

일 수밖에 없는 대북관을 스스로 전환할 이념적 유인을 가지지 않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외교부의 경우, 국제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남북관계 또한 국제정치의 종속변수로서 사고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안보환경’ 역시 각 부처의 정책선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보위협이 높아질수록, 외교안보부처의 ‘주적’에 대한 정책선호 또

한 급격히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전지구적 냉전 완화

의 구조적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남북분단 상태라는 특수한 조건을 수반해

왔다. 즉, 객관적 시각에서, 안보위협을 상수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를 제외한 한국의 여타 외교안보부처들은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대북 강경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국정원의 경우, 김대

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것에 여러 차

례 정치적·기술적 제동을 걸었으며, 국방부와 외교부 역시 북미관계 혹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소극적 

견지에서 진전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곤 하였다. 특히 외교부

의 경우, 이른바 ‘6자회담’에서도 북미직접대화를 경계하는 듯한 전략적 행

태를 자주 보여 왔다.

셋째, 예산과 규모, 관할권 등을 포함하는 부처의 ‘기득권’ 역시 부처 정

책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유홍림 외 2006, 400-401). 관료집단은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하며(Allison and Zelikow 2005, 337-338), “정부 전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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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일지라도 자신들의 시각과 이익에 반할 

시 저항”할 수도 있다.(박천오 2005, 34) 특히 한국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전술

한 안보환경, 즉 분단 상황으로 인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저항할 개연성이 

근본적으로 높다. 이에 더해, 냉전 시기 동안 조직적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

을 크게 확대해 왔던 탓에, 탈냉전 시기 급진전되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

한 조직의 축소 및 영향력 약화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반면 통일부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예산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 대북포용정책이 부처

의 위상강화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평화적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할 것이다.

2.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외교안보부처의 저항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안보부처의 저항은 노태우 정부의 전향적 대북

정책(북방정책)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남북교류와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반을 준비하려는 북방정책이 외교안보부처의 

기존 정책선호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국방부의 경우 북방정책을 ‘군을 자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공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했고(박철언 2005, 53), 1989년 육

사 졸업식장에서는 하나회 출신의 민병돈 교장이 대통령에 대한 경례조차 

<표 1> 외교안보부처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통일부 267 362 1,463 998 492 1,362 5,630 5,432 3,654 2,663 5,943 7,522 6,098

외교부 3,500 3,998 4,675 5,247 5,534 5,617 5,617 6,454 6,990 7,755 9,011 8,800 7,755

국방부 - - - 13,800 - 14,500 15,400 16,400 17,500 18,900 21,100 22,500 24,500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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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한 채 북방정책을 “해괴한 일”로 비판했다(이정철 2012, 245). 북방정책

으로 인해 적과 아(我)의 구분이 흐려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암시하는 의견을 밝히거나 

실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

쳤다. 가령, 국방부는 통일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추진했는데(이상옥 2002, 560-561) 이로 인해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촉발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94/03/29). 국방부는 때로 선제적 반발 행위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들에 저항하기도 했다. 이를 테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남북 육로교통 공사 등이 국방부의 방해로 시작되지도 못했

던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김종대 2010, 58).

1989년 공안합수부 설치를 통한 공안정국 조성으로 1988년 7.7선언의 

의미를 희석시켰던 안기부의 경우(이정철 2012, 246), 1992년에도 전례 없는 

‘훈령조작’사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었다. 1992년 8월 평양에

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임했던 당시 대표단의 전략은 우리 측 세 

가지 요구 중 두 가지만 충족되어도 북측이 요구하는 이인모 송환을 받아

들인다는 것이었는데, 협상 첫날 북한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협상 타결이 임박하였다. 그러나 회담 둘째 날 “이인모 건에 관하여 3개 조

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협의하지 말 것”을 지시한 훈령이 하달되

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협상단에 안기부장특보로 참가한 이동복 정치분

과 위원장이 안기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짜 훈령’을 조작하고 ‘진짜 훈령’

을 묵살했던 것이다(임동원 2008, 279-296). 더욱이 안기부는 같은 해 10월 

‘남한조선노동당’ 결성 사건을 발표하여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국을 긴장시

켰고 국민의 반공심리를 자극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이

종석 2012a, 54). 그 결과 바로 전 해 이뤄졌던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에도 불

구하고 남북관계는 다시금 급속히 악화되었다. 

외교부의 경우, 대북정책에 대한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주변국, 특히 미국

과의 정책조율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대북정책결정과정에 부처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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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해왔다. 구체적으로, 외교부의 정책선호는 ‘북핵문제와 남북문제의 연

계’２)였고, 이는 엄밀히 말해 ‘북핵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병행 추진’을 천명

한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의지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노태우 2011, 320-326). 

때로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의 하에 주변국들에게 “핵 문제 해결 시까지 북

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 등 관계개선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

는 외교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이상옥 2002, 516-517).

요컨대,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냉전 시기 동안 규모와 위상을 

확장하고 공고화시켜 온 외교안보부처들의 저항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3장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

한다. 김대중 정부는 어떠한 전략을 통해 연합정부와 분점정부라는 한계, 

부시행정부의 ‘봉쇄’ 전략 등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대북정책의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2) 백학순(2012, 104)에 따르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채

과 병행정책’ vs. ‘대북 대결붕괴정책과 연계정책’의 문제”였다. 필자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것보다는 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북

핵문제의 경우 냉전시기 대결구조의 산물로서 그 근본적 해결책이 동북아시아 내 군사적 대결

관계 해소에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북핵문제 해결

을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를 해결책으로 합의한 2005년 6자회담의 ‘9.19공

동성명’의 내용이 이를 증명해준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 해결에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북

핵문제에 남북관계를 연계시켰을 시, 여러 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남북 간에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 시기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병행정책을 통해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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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권세력의 매개인사 활용능력

첫째, 김대중(2010)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햇볕정책’으로 불

리는 자신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왔고, 이는 국민들에게 ‘준비된 대통령’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정치에 있어 이슈를 주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

안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기존의 통일방안을 받아들이거나 수정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자신의 ‘햇볕정책’을 먼저 제시했던 것은, 그 

자체로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자신의 확고

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

하거나 북미관계가 악화될 때도 아래와 같이 햇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

지를 지속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강화도 간첩선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대

북정책을 펼치겠다.”(1998년 강화도 간첩선 출몰 후 가진 CNN과의 인터뷰)

“햇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

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 미사일 실험, 서해 사태 

같은 것이고 긍정적인 면은 지난해부터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금강산 관

광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1999년 서해교전 다음 날 열린 긴급 여야 총재 회담)

둘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주

요 요인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권세력이 응집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김

대중 대통령의 당내 기반이 튼튼하고 여당의 지도부가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지지한 것이 대북정책에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던 것

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 집권세력의 핵심은 ‘동교동계’였는데, ‘구주류와 신

주류의 갈등’을 포함해 동교동계가 갈등을 겪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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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갈등이 집권세력의 분열로 악화되지는 않았다. 완전한 분화로 이어졌

던 ‘상도동계’의 분열과는 달랐던 것이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김근

태를 포함한 재야 출신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집권세력 전체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옹호하였다. 또한 이러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동교동계는 영입

한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이들 외부

인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다. 가령,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했던 천

용택 국정원장과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했던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은 

동교동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각각 해임되고 교체되었

다(임동원 2008, 8-19).

셋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를 통해 집

행되었다. 이는 대북정책이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집행되었음을 의미하는

데, 실제 전임 정부들의 대북정책이 제도화된 조정과정을 결여하고 있었음

을 고려했을 때 이는 커다란 변화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외교안보부

처장관들과의 일대일 면담에서의 즉흥적인 정책지시로 혼란을 초래했고(함

성득 외 2005, 49), 대북정책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NSC가 공식화·제도화 된 것은 이러한 전임정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정치적 소수파였던 집권세력으로서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강경한 대북정책기조를 선호하는 외교안보부처와의 일대일 면담이 부담스

러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향적 대북정책을 집행할 새로운 공식결정체

계가 필수적이었다. 실제, NSC 설치 이후 외교안보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모든 주요한 결정은 NSC를 거쳐 발표되고 공식화되었으며, 대북정책

의 수립과 집행이 NSC로 일원화 되면서 부처별로 자의적인 발언이 크게 

줄어들었고, 정부의 통일된 입장과 정책 가이드라인도 점차 공고해졌다. 예

를 들어, 1999년 6월 북한경비정의 NLL 월선에 대해 야당이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을 때,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은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NSC의 지침

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인천 2함대사령부에 하달함으로써 월선이 전

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연합뉴스 9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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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과 ‘매개인사’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

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실제로 정책을 실현하게끔 만드

는 것은 여전히 난제이다. 그러나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매개인

사 활용전략’을 적절히 펼친다면, 부처에 대해 일정 정도의 통제력을 확보

하면서도 개혁적 정책들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인재 풀pool 및 인적자원의 활용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은 ‘동교동계’였다. 그러나 이들만으로 김

대중 정부의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수행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

부 집권세력의 인적 구성 가운데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기에 활약했

던 정치인·관료들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8

년 총선을 앞두고 '평민연' 출신의 재야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던 김대중은 

1990년대 들어 이종찬, 임동원, 천용택 등의 군부·관료출신 인사들을 일부 

영입하였다. 또 1996년 총선을 앞두고는 김근태를 비롯한 재야 운동권과 

정동영, 천정배, 추미애, 김한길 등 전문가 그룹을 영입했다(오마이뉴스 

12/01/31). 이들 중 보수성향의 정치인과 관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고, 특히 김대중 정부 초기 외교안보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 요직을 거쳤으면서도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적은 인물

들이었다. 이들은 호남(이종찬 안기부장, 천용택 국방부장관) 혹은 이북(강인덕 

통일부장관, 임동원 청와대수석) 등으로 출신지역이 동일하거나 같은 육사(이종

찬/천용택/임동원)출신이었으며, 지난 시기 통일부나 외교부 등 같은 부처에

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신동아 00/08/01). 이들은 집권세력의 외

연 확장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오랜 관료 생활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

으로 부처의 반발을 무마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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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용택과 임동원을 통해 본 ‘매개인사’의 활용

김대중 정부 시기 외교안보분야의 매개인사로는 천용택과 임동원이 대

표적이다. 먼저, 천용택은 합참 전략기획국 차장과 육군본부 체계 분석과장

을 역임하며 군내 기획·전략통으로 인정받은 인물로 국방 분야에 대한 확

고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방부장관 및 

국정원장으로서 집권세력의 정책의지를 충실히 집행하고 하였다. 이를 테

면, 김대중 정부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시절,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이 요구하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 체계 수립

에 “한국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99/04/08). 즉 불필

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했고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데 공헌

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국정원장에 부임한 후에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적극 협력했다. 1999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포착되

었을 때, 야당이 이를 ‘햇볕정책’의 탓으로 돌리며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주

문했지만 천용택은 정부의 대응 방안에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제기한 ‘금강산 관광비용의 미그기 도입 전용’ 의혹

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확인해 주며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켰다

(연합뉴스 99/08/11). 그러나 국정원장 취임 후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움직임

이 동교동계에 의해 포착되었고, 결정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설화를 계기로 경질되었다. 천용택의 사례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 이상

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이 매개인사의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시켜 준다.

임동원 역시 전술한 매개인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사라 할 수 있다. 임

동원은 역대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뿌리 깊은 적대감을 보여 왔

던 이북 출신인데다 김대중에 대한 공개적 '비토 세력'이었던 군(육사 13기) 

출신이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나이지리아·호주 대사였던 그는 이후 외교

안보연구원장을 거쳤고,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통일부 차관을 역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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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산파역할을 했다. 김대중이 임동원에 대해 ‘외

교·안보·통일 분야에 두루 정통한 전문가’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이러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동원의 이러한 경력은 그가 국정원장으로 부

임했을 때에도 조직 장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신동아 00/08/01). 또

한 임동원은 김대중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사였다. 1996년 총선에서 김

대중 총재가 제안했던 전국구의원직을 거절한 그는 집권 후에도 권력에 대

한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임동원의 태도는 김대중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임동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그에

게 NSC의 운영을 전담시켰다(임동원 2008, 354).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은 임동원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본래 외교부의 업무영역인 미국

과의 정책협의에까지 관여하는 등 외교안보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했다. 매개인사의 능력과 충성심이 최고지도자의 신뢰를 이끌어냈고, 최고

지도자의 신뢰가 매개인사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던 것이다. 

3.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후속조치 시행과정

3절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시기

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매개인사 발탁과 제도적 장치의 설치를 통해 외

교안보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갔던 첫 번째 시기(취임 초~1999년 말), 취

임 초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두 번째 시기(2000년), 

W.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결정적 위기를 맞은 세 번째 시기(2001년~2002

년)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남북 간 신뢰조성 시기

김대중 정부는 전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물려받았다(김연철 2010, 112-113). 또 보수적 색채가 강한 김종

필계와 연합정부를 구성함으로 인해 본인의 개혁적 색채를 드러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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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고, 북한 역시 ‘햇볕정책’을 흡수통일정책으로 간주하여 연일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따라서 첫 번째 시기의 과제는 전향적 대북정책기조를 확고히 한 

후 대북정책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동시에 무너진 남북 간 신뢰

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을 뿐 아

니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며, 서해교전 등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에도 햇볕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동원(2008, 333)은 대

통령의 이러한 정책의지가 제2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 정부의 대

북정책 기조’로 공식화되는 과정을 주도했고, 대북정책결정체계를 대통령

과 NSC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그는 각 부처 차관보급의 실무조정회

의를 소집 및 운영하여 각 부처와의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했으며, 특히 전향

적 대북정책에 소극적이었던 국방부와의 정책조정, 가령 ‘정전위원회 재개’

문제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정전위원회는 1991년부터 무

려 7년 간 파행을 겪어오고 있었음에도, 국방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그 

재개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임동원은 국방부에 명분보다 

실리를 택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여 국방부의 양보를 받아냈고, 그 결과 군

사정전업무가 7년 만에 정상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판문점 역시 4년 만에 

다시 개방되었다. 1998년 6월 중순에 있었던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500

마리 소떼 방북은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NSC가 현대

의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남북경협사업으로 승인했던 결정 또한 임동원

(2008, 366-369)이 관련부처에 협조를 권장하고 부처들 간 이해를 조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햇볕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정치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김대중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포함해 남북교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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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쌓는 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199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

예’선언 및 ‘북미관계개선조치’를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발표되면서 

우호적인 대외환경까지 조성되었다. 이러한 내외적 환경변화에 힘입어 김

대중 대통령은 2000년 초 ‘베를린 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수 있었고, 북한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하여 정상회담 준비를 

전담케 했는데, 국정원장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국정원의 기존 행태 등을 고

려했을 때, 안보 분야의 전문성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두루 지닌 임동

원이야말로 적임이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의 그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으로서의 직무경험은 청와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대한 국정원 측의 기

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임동원의 경우 외교안보수석 시절부터 국정원

의 김보현 국장 및 서영교 단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

에, 어렵지 않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었고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

화시킬 수 있었다(신동아 00/08/01).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던 임동원은 결

국 특사로서의 임무까지 부여받았는데, 그의 역할은 단순히 대통령의 메시

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던 기존의 특사들과는 상이한 것이

었다. 그는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과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본 정상회담에서까지 배석

하였다(김대중 2010, 250). 이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유지하는데 긍정

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정상회담을 총괄하던 인사가 회담 이후에도 연속하

여 정부의 대표로 나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논의하고 그 실천을 주도함으

로써,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대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었기 때

문이다.

(3)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W.부시행정부의 등장

W.부시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임기 후반을 맞은 김대중 정부의 최대 과제

는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먼저 김대중(2010)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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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회의적이었던 부시 대통령을 

아래와 같이 설득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살길을 열어 주면 북한은 핵과 대량 

살상무기를 틀림없이 포기할 것입니다. 북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도 안 되면 그 때 제재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기 말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정책조정은 매우 원활했다. 

국방부와의 정책조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긴장완화와 군사적 보장이 남북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도 비무장지대의 개방과 이용을 위한 양측 군대의 협력이 필수적이

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는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휴전선에서의 대남비

방방송을 중지하자 대북비방방송을 즉각 중지했고(연합뉴스 00/06/16), ‘주

적’개념의 사용 여부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발휘휘하고자 시도했다. 즉, 청

와대와 통일부가 국방백서에 기입하는 ‘주적’ 개념을 삭제해 줄 것을 국방

부에 요구하자, 국방부가 국방백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답했

던 것이다(배종윤 2003, 156). 

임동원(2008, 539-542)의 경우, 2001년 초 통일부 장관에 다시 임명되었는

데, 당시 W.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상황

에서도 그는 비무장지대 이남지역에서의 철도·도로 공사와 동해안 임시

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했고,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 및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

속시켰다. 또한 2002년 4월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그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한다는 남북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임동

원 2008, 632). 이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통일부 서훈 국장, 조명균 남북교

류협력국장, 김천식 과장 등의 관료들이 임동원을 수행했는데 이들은 2000

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임동원과 함께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바로 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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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었다(한국일보 02/04/05).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에 외교부에 대한 통제력 역시 유지되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부부 특사의 방북 이후 ‘제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으나 당시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이 언론인터뷰

에서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

며 “대북강경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밝혔던 것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신동아 02/12/01). 북한의 핵보유 시인 가능 발언 직후, 그

것도 임기 말에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와중에 외교부의 수장

이 ‘햇볕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임기 말까지 김대중 정

부의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IV.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4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

한다. 노무현 정부 역시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시행정부의 대결적 대

북정책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하

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이었거나

(고유환 2005; 박건영 2007), 북미관계개선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정세현 2010, 132-135). 따라서 우호적 환경에서조차 보다 

적극적인 관계개선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 국내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

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1. 집권세력의 매개인사 활용능력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도 밝혔듯이 햇볕정책의 승계자이다. 그러

나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것에 비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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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되고 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 가령, 대선 후보 시기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것임을 공

언하였지만, 첫 미국 방문에서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쯤 나는 수용소에 있

을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의 냉각을 

자초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강온을 오가는 발언을 

지속했는데 그러한 발언이 대개는 사전에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과 합의

하고 조율한 내용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오마이뉴스 06/05/13). 이로 

인해 상대방인 북한은 물론이고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조차 대통령

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취임 초: 햇볕정책 승계 발언(온) → 2003년 한미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에 합의, 북해문제와 남북관계를 ‘조건부연계’하는 데 

합의(강) → 2004년 초: 남북관계 개선 의지 천명(온) → 2004년 11월: 

미국의 강경정책 비판(온) → 2005년 2월: “대북정책 전면재검토”(강) 

→ 2005년 베를린 동포간담회: “북한에도 얼굴 붉혀야”(강) → 2005년 6

월: 남북정상회담 제의(온) → 2006년 몽골 동포간담회: 조건 없는 정상

회담(온) → 2007년: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반 발

짝 뒤에서 가는 것이 맞다”(강)”

둘째, 노무현 정부 집권세력의 응집력 역시 전임 정부의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 먼저, 친노인사를 제외한 집권세력 상당수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이 높지 않았다. 이는 참여정부 집권세력 대부분이 16대 총선 이후,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선대위를 중심으로 모여든 인사들(신동아 

03/01/01)이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집권세력의 형

성기간이 짧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정치적 이해가 결

합의 더 큰 이유였던 탓에, 자연 집권세력의 응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

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 대통령과 여당지도부 간 견해차가 발생할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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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있었다는 것 역시 집권세력 전반의 응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설명도 

없이 강경기조로 돌아섰”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프레시안 

06/01/25),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를 포용하지 않으면서 여당으로부터도 

정치적 지원을 얻지 못했다. 

이처럼 집권여당과의 연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은 집권세력의 정

치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관료집단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결정까지도 관

료들이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고, 사실상 “대통령이 관료들에 의해 

포획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강원택 2008, 68-71). 자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매개인사들 역시 집권세력의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고립되

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이

루어졌고 NSC 사무처가 신설되어 NSC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소수파였고 특히 국정운영 경

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능력과 정보 면에서 집권세력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외교안보부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

의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체계에서 핵심은 새로이 설치된 NSC 사무

처였으며, NSC 사무처의 활용을 통해 참여정부의 외교안보가 “장관 중심

(secretarial system)에서 대통령 중심(presidential system)”으로 전환될 수 있었

다(김종대 2011, 76). 차관급인 NSC 사무차장은 정보관리실·위기관리센

터·전략기획실·정책조정실 등의 주요 부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국정원 및 국방·외교·통일부 등 4개 부처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사선택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NSC 사무차장 직위

에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를 

임명했더라면, 이는 집권세력의 ‘매개인사 활용능력’에 기반한 ‘매개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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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김

대중 정부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효과적인 매개인사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

지 못했으며, 이는 이후 매개인사의 선택은 물론 그를 통한 정책집행의 난

항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참여정부 임기 중반을 넘어선 

2006년 1월, 외교안보부처들의 저항으로 NSC 사무처는 폐지되었다. 비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이 신설되긴 했으나,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외교부 출신의 관료로 충원하면서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

침하던 기존의 콘트롤 타워 역할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프레시안 

06/01/24). 

2. 인적자원의 활용과 매개인사

매개인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필수적이

다. 하지만, 전술했듯, 매개인사 활용의 전제가 되는 정치적 능력이 상대적

으로 약하다면, 이는 이후 대통령이 매개인사를 기용하는 것에서부터 활용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

들 것이다. 

(1) 인재 풀pool 및 인적자원의 활용

일반적으로 인재 풀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집권세력은 우선 기존의 인재풀을 잘 유지하는 동시에 능력 있는 외부 인

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권 

초기에 인재풀을 충분히 넓혀 놓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서도 대안부제의 문

제에 부딪힐 소지가 매우 크고, 주요 직위를 관료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 특히 외교안보정책 분야의 경우, 분야의 특성상 상대방에 대한 공

식·비공식 정보를 상당히 보유한 현직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으며, 계속해

서 현안이 발생할 경우 교체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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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였던 노무현 대통령 주위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직책에 활용할 수 있

는 인력 풀pool이 상당히 협소”(강원택 2008, 70)했던 점이 큰 제약요인이 되

었다. 실제, 취임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핵심집권세력의 규모가 확대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연합뉴스 04/02/22), 집권세력은 외부인사 영

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구나 취임 초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한 ‘대북송금 특검안’을 수용하면서 전임 정부의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 시기 대북포용정책에 관여했

던 주요 인사들이 배제되어버려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스스로 인재 풀을 줄이는 악수

를 두었던 것이다.

부족한 인재풀은 특히 외교안보정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악영향을 

끼쳤다. 참여정부 초기의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은 햇볕정책을 적극 옹호하

거나 실행해 온 공통점(이종석 NSC 사무차장, 정세현 통일부장관, 라종일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녔거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부처개혁(고영

구 국정원장, 윤영관 외교부장관)의 임무를 공유하고 있었다(매일경제신문정치부 

2003, 242). 그러나 윤영관 외교부 장관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노무

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개혁과 조직 장악에 실패했고(신동아 03/05/01), 이

들의 퇴임 이후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실천할만한 매개인사를 찾지 못함에 

따라 국정원과 외교부에 대한 통제가 매우 어려워졌다. 국방부에 대한 통제 

역시 참여정부 임기 내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임기 말 김

장수 국방장관의 경우 자주 청와대·통일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공

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즉,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라도 

해줄만한 중량감 있는 인사를 확보하지 못했던 탓에 외교안보부처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339
관
료
집
단
에 

대
한 

통
제
력
이 

정
책
결
정
과
정
에 

미
치
는 

영
향 : 

김
대
중 

정
부
와 

노
무
현 

정
부
의 

대
북
정
책 

비
교

(2) 정동영과 이종석을 통해 본 매개인사의 활용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의지를 실현해줄 매개인사로 활용한 인물

로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들 수 있다. 두 인사 모두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 

및 NSC 사무처의 실무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각각 통일부장관직과 NSC 사

무차장직을 수행했고, 일정 정도 외교안보부처에 대한 통제에서 성과를 냈

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책조정을 주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우선 정동영은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NSC 사무처의 실무적 도움

과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카리스마를 통해 전문성 부족을 극복했다. 

정동영이 매개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에게 대외협상과 조정업무에 관한 전권을 맡겼기 때문이다(동

아일보 05/05/18). 통일부 장관으로서 NSC상임위원장을 겸임했던 정동영은 

외교 안보 관계 장관을 통솔하는 ‘팀장’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미 국무부장

관, IAEA 사무총장, 주한미국대사 등과 국내외 현안을 논의하는 등 명실상

부하게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였다(헤럴드경제 04/08/13). 또한 그는 

2005년 6월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200만 킬로와트 대북 송전

계획’안을 제안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오마이뉴스 05/06/17). 더욱이 부처 간 정책조정에도 적잖

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2005년 9월 열린 6자회담을 앞두고 ‘평화체제’를 

회담 주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논쟁이 있던 와중

에, ‘평화체제를 발전시킨다’는 문구를 6자회담 공동선언문에 넣으라는 정

동영 상임위원장의 지시가 결국 관철되었던 게 그 한 예이다(김종대 2010, 

353-356). 그러나 정동영은 임기 중반을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장관직을 사퇴했고, 이후 대북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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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종석이 맡았던 NSC 사무차장３)은 국민의 정부 시기 임동원이 

맡았던 역할과 유사했다. 외교안보부처의 정보보고 및 정책지시가 NSC로 

일원화된 상황에서 부처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고리가 NSC 사무차장이었기 

때문이다. 보고할 것과 보고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은 이종석

에게 정치적 권위를 부여했고, 임동원과 마찬가지로 외교안보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했던 것 역시 그가 외교안보부처

를 통제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종석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역시 높은 인사였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저항하는 움

직임을 보일 때마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관료들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이른

바 ‘관료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했고(김종대 2010, 59), 노무현 대통령 또한 이

러한 그의 충성심에 부응하여 외교안보부처 및 여당이 제기한 ‘이종석 해

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였다(신동아 04/10/01). 이종석이 NSC 사무차장을 

역임한 3년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한 시기와 일치

한다.

그러나 이종석 사무차장은 그의 개인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NSC 사무차

장을 맡는 순간부터 외교안보부처뿐 아니라 집권세력과도 갈등했다. 특히 

청와대 386 비서진에게서 ‘무늬만 자주파’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고, 집권

세력의 지원을 받지 못해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빈번했다(주간경향 

06/01/13).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NSC 상임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이미 

이 시기 대북정책결정의 주도권은 NSC가 아니라 외교부가 주도하는 통일

외교안보정책실로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역할은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한겨레 06/10/26).

3) 이종석이 NSC 사무차장으로 임명된 것은 북한 전문가라는 경력도 고려되었지만, NSC의 확대

와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라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다. 1998년 5월 세종연구소가 

세계 주요 나라들의 외교안보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

은 사람이 바로 당시 북한연구실장에 재직하고 있었던 이종석이었다(신동아 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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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SC 사무처 축소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정부 5년은 관료들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세 시

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NSC 사무처와 이종석의 역할로 정책조

정에 성과를 냈던 첫 번째 시기(취임 초~2005년), NSC 사무처가 폐지되고 외

교부에 주도권을 내준 두 번째 시기(2006년 ~2007년 9월), 정상회담 성사와 

합의사항 이행이 주요 과제였던 세 번째 시기(2007년 10월~임기 말)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NSC 사무처의 설치와 매개인사의 활용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 ‘북핵 위기’로 인한 소강상태 속에서도 전임 정부

의 성과를 유지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 우선 이종석 사무차장이 발간을 주도한『평화번영과 국가안보』를 

공표하여 평화적 대북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재정비했다. 또한 이종석 차장

이 NSC 사무처를 장악함으로써 대통령과 부처 간의 의사소통 통로를 관리

하는 한편, 외교안보부처의 비협조 혹은 반발을 무마하였다. 

그러나 외부변수로서의 북핵문제만큼이나 내부의 부처 간 갈등은 일관

된 대북정책 집행의 엄연한 제약요인이었다. 이른바 ‘자주파(NSC 사무처)’와 

‘동맹파(청와대 국방·외교보좌관)’간의 갈등에 외교·국방부가 가세하면서 

참여정부 내부에 대립전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

군의 전략적 유연성, 용산 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의 사안마다 자주파와 

동맹파가 부딪히면서 NSC 사무처와 외교·국방부 사이에 갈등이 빈발했

다. 그러나 외교안보부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NSC 사무처와 이

종석 사무차장에 신임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면서 NSC 사무처는 정책총괄 

및 조정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갔다. 가령, 정보보고체계를 일원화 한 

NSC 시스템에 대해 외교·국방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재

차 “통로를 단일화할 것”을 지시했던 것 등이 그 예이다(한겨레21 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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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라크 파병 규모에 대한 이종석 차장의 입장(3000명)을 대통령이 수

용하면서 NSC의 위상도 제고되었다(김종대 2010, 112-116). 아울러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정동영을 통일부장관 및 NSC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것 

역시 NSC 중심의 정책결정체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2) NSC 사무처 폐지 및 매개인사의 실종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임기 중반 이후 

NSC 사무처가 폐지되면서 혼선을 빚는 일이 잦아졌다. 이를테면,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외교부·국방부가 정책조정회의의 틀 바깥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비단 남북교류사업뿐 아니라 인도적 지

원 문제,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참여 문제를 놓고서도 청와대·

통일부와 국방부 간에 의견충돌이 빚어졌다(동아일보 06/10/16).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처 간 갈등이 그 자체로 문제로 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 간 갈등이 조정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이 부처 간 이

견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

에서 임기 중반의 부처 간 갈등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NSC가 유명무실화 된 것은 정책조정 기능의 상실 외에 또 하나의 문제

점을 낳았다. 바로 외교통상부가 대북정책을 주관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외교부는 남북문제 역시 국제문제의 일부로 보며, 남북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깊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 같은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미국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안을 반기문 외교부 장관

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사건이다(김종대 

2010, 350-356). 또 반기문에 이어 외교부 장관이 된 송민순의 경우에도, ‘북

한의 전략에 말려들 위험성’을 지적하며 6자회담 합의문에 ‘평화체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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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로서(이종석 2012b)４), “북미관계 개선을 위

해 남북관계가 지체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프레시안 

07/03/27). 이 같은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참여정부는 2006년 

7월 결정한 대북지원중단 방침을 2007년 6월까지 1년 간 유지했다.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로 조성된 우호적인 대외환경에도 불

구하고 차기 대선을 두 달 앞둔 10월에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데는 이러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3) 후속조치 실행 없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추진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 국정원에 의해 진

행되었고(노무현재단 2010, 259),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에게도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발표직전에서야 통보되었다. 물론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정상회담

추진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의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추진

되었던 것은 보안을 위한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와 달리 노

무현 정부의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부분적으로만 작용했던 것이 비공

개 추진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남북정상

회담을 제안하고 NSC를 통해 외교안보부처의 동의를 확보했던 김대중 정

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외

교부는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표명했는데(연합뉴스 

07/07/10), 차기 대선을 불과 5달 앞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토로 해석될 수 있었고, 이미 

외교부에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내준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의사표시였다. 

정상회담을 어렵게 성사시켰지만 시간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4) 이종석에 따르면, 외교부가 주축인 6자회담 대표단은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며, 청와대는 북한 뿐 아니라 외교부도 “설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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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했던 외교부와 국방부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노무

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실행에 옮기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

다. 우선 10.4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의 성격과 발표 시기에 대한 외교

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달랐고(프레시안 07/10/2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달랐다. ‘NLL문제’를 정상

회담의 의제로 넣을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통일부와 갈등을 빚었던 국방부

는, 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담의 핵심 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

대’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다(프레시안 07/11/29). 지속적으로 약했던 외교부와 

국방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력은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상실되었다. 

V. 결론

본 논문은 관료정치와 대북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로 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

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경우 관료들의 동의를 확보하

여 대북포용정책의 주도권을 끝까지 행사했던 반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외

교안보부처에 주도권을 내어 준 것으로 인해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지 못

했다.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의 차이는 두 정부 집권세력의 매개인사 활용능

력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 우선 김대중 정부의 경우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이 확고했다.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것은 그 

자체로 관료들에게 일종의 정책가이드로서 기능했고, 외부인선 시 영입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기존의 대북정책결정체계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일원화·제도화시킴으로써 외교안보부처 간 정책조정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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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고,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전달하고 설득할 통로로 활용했다. 이때 집

권세력은 내부 이탈 없이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적극 뒷받침했고, 인적 자원

을 확보하고 공급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대통령이 전문성을 

갖춘 중량감 있는 ‘매개인사’, 즉 임동원을 발탁해 관료조직 장악과 전향적

인 대북정책 수행 간의 상쇄관계를 최소화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승계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대폭 

확대하여 대통령 중심의 정책결정 체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것에 미

치지 못했다. 또 2006년 4월 NSC 사무처가 폐지되어 제도적 기반을 상실했

고, 남북문제를 북핵문제에 연계시키려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권세력의 

분열로 인해 대통령은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기반을 상실했고, 

부족한 인재 풀로 인해 주요 직위는 연이어 관료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

었다. 특히, 매개인사로 발탁된 이종석의 경우, 집권세력의 지원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야당과 해당 부처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음은 물

론, 집권세력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았다.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

니다. 대북정책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관료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관료집단에 포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권세력

은 직접 관료들을 상대하면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해줄 인재 풀

pool을 반드시 넓게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관료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신망을 두루 갖춘 

중량감 있는 매개인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집권세력이 정책을 주도하고 일

관성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투   고   일 : 2014년01월02일]

[심사완료일 : 2014년02월12일]

[게재확정일 : 2014년0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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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Ruling Force’s Control over Bureaucracy on Policy-making 
and Implement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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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if the controls over the ruling bureaucrats, by the 

ruling forces including the president, could be the core determining factor for their 

policy achievement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im Dae-Joong and Roh Mu-hyun administration. Moreover, this provides new 

factor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controls over bureaucrats, criticizing that 

the existing discussions about th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have focused merely 

on the presidents’ leaderships or have superficially described the interaction between 

presidents and bureaucrats. One of the key measure for ruling forces to effectively 

control bureaucrats is a ‘powerful mediator.’ In fact, the trade-off between the control 

over bureaucra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policy intention could be generated, 

depending on whether a minister gets promoted from within the ministry or selected 

from outside of the organization. Then, a ruling force would be encouraged to 

employ a ‘powerful mediator’ who can minimize those trade-off and connects itself 

harmoniously with bureaucrats. if it holds the resources for the employment. This is 

because the appropriate employment of ‘powerful mediators’ can help a ruling force 

to bring good policy performances. This paper would be meaningful in clarifying that 

the success of policies depends on procuring control power towards bureaucra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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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eptualizing the new factors which compose it, especially the ‘powerful 

mediator.’ In particualr, besides North Korea Policy, the conflict between the political 

and bureaucratic power as well as a certain tension generated from the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s of each ministries could be seen also in other policy-making arena. 

Hence, a ruling forces is required to secure a plenty of ‘powerful mediators,’ who 

are qualified with the expertise and confidence to persuade the president’s policy 

stance to bureaucrats and correspondingly induce them to implement even the 

reform against their own interests. 

Keywords �Powerful Mediator, Consistency in Policy Making, Controls on the Ruling 

Bureaucrats




